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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충청북도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의당 충북도당 의견 

박노일 ❙ 정의당 충북도당 조직국장 

1. 충청북도 현황

충청북도의 현 인구는 159만4007명(23.05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 인구 

기준 159만 9931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인구증감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심화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시·도별 지역구 정수 배정에 대한 의견

- 지역 253석 중 수도권 121명, 비수도권 132명 수도권 48%, 비수도권 53%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음.

- 4개 이상 시·군 단위(남부4군,옥천,영동,보은,괴산)를 묶은 과대 면적 지역구가 

발생함, 정치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대변하기 어려움 구조임.

-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지역 소외라는 차별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인구수뿐만 아니라 면적 또는 행정단위 등을 고려한 시·도별 지역구 

의석 배정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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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북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4. 충청북도 선거구획정(안)

 현행 선거구획정 인구 범위

  ❍ 하한 인구수 : 135,521명

  ❍ 상한 인구수 : 271,042명

충청북도(지역구 : 8)

청 주 시 상 당 구 
선 거 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 주 시 서 원 구 
선 거 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청 주 시 흥 덕 구 
선 거 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청 주 시 청 원 구 
선 거 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주시 선거구 충주시 일원

제 천 시 단 양 군 
선 거 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보은군 옥천군 
영 동 군 괴 산 군 
선 거 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괴산군 일원

증 평 군 진 천 군
음 성 군 선 거 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음성군 일원

21대 충청북도(지역구 : 8) 선거구획정안
청 주 시 상 당 구 
선 거 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178,358

청 주 시 서 원 구 
선 거 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204,137

청 주 시 흥 덕 구 
선 거 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260,831

청 주 시 청 원 구 
선 거 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196,409

충주시 선거구 충주시 일원 210,670
제 천 시 단 양 군 
선 거 구

제천시 일원 134,863, 단양군 일원 29,839 (164,702)

보은군 옥천군 
영 동 군 괴 산 군 
선 거 구

보은군 일원 33,114 , 옥천군 일원 51,056 , 영동군 일원 48,896, 
괴산군 일원 37,968 (171,034)

증 평 군 진 천 군
음 성 군 선 거 구

증평군 일원 37,447, 진천군 일원 80,942 , 음성군 일원 95,115 
(2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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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비례 2:1이라는 인구 범위 원칙과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대한 인구

집중, 농산어촌 지역의 광역자치도 및 군 지역의 상대적 인구감소율 증가로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시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 선거구에 괴산군을 편입시켜 남부 4군으로 선거구획정을 함. 지난 

선거에서 빠져나온 괴산을 지리적 특성상 중부 3군에 편입시켜 지리적 

정치 활동을 증가시킬 것인 지대한 고민이 야기됨.

❍ 청주시의 인구증감은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월등히 증감률을 보이고 

있어 선거구획정에는 다를 게 없어 보임.

❍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구선거구의 인구증감률은 소폭 변하는 게 있으나 

수도권과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점차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의 경우 인구증감률은 소폭 있으나 이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4개 군을 묶었을 때는 1석의 선거구가 생기지만 

지역민들에 대한 불만과 행정, 정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올 수 있음.

22대 충청북도(지역구 : 8) 선거구획정 가안

청 주 시 상 당 구 
선 거 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193,985

청 주 시 서 원 구 
선 거 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193,067

청 주 시 흥 덕 구 
선 거 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267,765

청 주 시 청 원 구 
선 거 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194,594

충주시 선거구 충주시 일원 209,608

제 천 시 단 양 군 
선 거 구

제천시 일원 131,731, 단양군 일원 28,353 (160,084)

보은군 옥천군 
영 동 군 괴 산 군 
선 거 구

보은군 일원 31,907, 옥천군 일원 50,134, 영동군 일원 45,818, 
괴산군 일원 38,152 (166,011)

증 평 군 진 천 군
음 성 군
선 거 구

증평군 일원 36,512, 진천군 일원 85,414, 음성군 일원 92,541 
(2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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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3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증감이 있는 군단위지역으로서 

앞으로 통합에 대한 지역의 이슈 등을 고려해 상한 인구수에 도례할 

것으로 보임.

❍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선거구획정을 고려하면 

  - 보은 옥천 영동군을 1석 (127,859) 하한 미달 

  - 증평, 진천, 음성, 괴산을 1석 (252,619)  

  - 청주시 상당구, 괴산 1석 (232,137) 이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정치, 행정이 

차별이 올 수가 있음.

  - 도심과 농산어촌의 양극화가 지속될시 도심과 선거구 편입 시 농산어촌민들의 

정치, 행정적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함.

5. 결  론

  - 현행 선거제도와 의석수를 대폭 수정하거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충청북도의 선거구획정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먼 미래에는 그야말로 

대도시만 정치와 행정에 영향이 미칠 뿐 농산어촌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의석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방영하는 방법을 제안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임.

  -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며 의석수의 전면 확대 

및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해 농산어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치, 행정이 

필요할 때일 것으로 보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제언

박두용
국민의힘 충북도당 조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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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제어 

박두용 ❙ 국민의힘 충북도당 조직부장

1. 들어가며

 -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정치권의 조치와 반성

‘획정위원회는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이하 ‘선거구획정보고서’라 함)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 ‘제21대 선거구

획정위원회 백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임기가 9개월 가량 남은 현시점에서 또다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익히 알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에서, 정확히 말해 국회의원 본인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조정되는 것을 원치 

않아 또다시 범법을 저지른 것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약속은 목숨과도 

같이 생각한다고 강조하는 정치인 스스로가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에서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추후 

관계 법령을 지키는데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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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선거구 획정과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30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상하 33⅓%(인구비례 

2:1)로 결정하면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인구수에 

따른 무차별적 선거구 조정이 시작됐다.

한 개의 자치구에 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가 하면, 5개의 자치구를 

합해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민주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의 등가성을 우선시하는 현 선거구 획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물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활동해야 하며, 또 그렇게 활동해 왔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에 

있어 현재의 법과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선거구 획정위원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 충북지역 21대 선거구 획정 및 반응

저출산의 영향과 수도권 인구 집중의 쓰나미를 우리 충북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우리 충북지역의 동남3군이라 

불리는 보은·옥천·영동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중부4군(증평·진천·음성·

괴산) 중 괴산군을 동남3군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이후 동남 

4군과 중부 3군이라는 신조어가 생성된 것이다.

이 같은 선거구 개편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중부4군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 국회의원은 괴산이 고향이었으나 선거구 획정으로 고향인 괴산이 동남

4군으로 편입되면서 고향이 아닌 곳에 출마할 수 밖에 없는 웃픈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괴산군 주민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표를 줘야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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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 괴산을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은 법에 정해진 절차와 과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실시

했음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 차기뿐 아니라 차차기까지 검토

하는 단계를 거쳐 사진 고지 형식을 취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2. 현 상황

 - 충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우리 충북지역 

역시 인구가 감소되었고, 이로인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중부 4군이 중부 3군으로 동남 3군이 동남 4군으로 선거가 조정되는 바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충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수 현황

구시군명 읍면동수 인구수 인구 소계 비고

청주시상당구 13 13 193,985 193,985
청주시서원구 11 11 193,067 193,067
청주시흥덕구 11 11 267,765 267,765
청주시청원구 8 8 194,594 194,594

충주시 25 25 209,608 209,608
제천시
단양군

17
25

131,731 160,0848 28,353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11

42

45,818

166,01111 31,907
9 50,134
11 38,152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9
18

92,541
214,4677 85,414

2 36,512
합계 153 1,59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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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인구수는 다행히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한 인구 상하한 범위에 모두 들어감에 따라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인구수에 

있어 23대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등에 대해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타 시도와의 비교

전국인구수를 지역구 선거구 수로 나눈 평균인구수는 203,281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상하 약 33%의 편차를 허용한다. 다시 말해 인구하한 135,521명의 

선거구가 있는 반면, 인구상한 271,042명의 선거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국한해서 비교해 보더라도 2배 

이상의 인구수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인구수 110만명의 

8개 선거구가 있는 광역단체와 인구수 210만명의 8개 선거구가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존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광역단체 주민들이 국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단순비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광역단체간의 

비교는 언제든 비교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구별 인구수 상하한과 함께 광역단체별 선거구 기준 등을 조심

스럽게 다룰 수 있는 조치들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그렇듯이 말이다.

3. 선거구 확정에 대한 제언

 - 인구수 기준의 탈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움직이며, 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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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기에 활동이 제한적이며,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기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풀어가는 수준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이 그렇기 때문이고, 이를 풀어가야 하는 것도 또한 정치권이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표의 등가성만을 최우선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존재할 것이다. 

1인 가구와 10인 가구의 생활비는 10배 차이가 나지 않는다. 1인 가구에서 

전기세, 관리비, 상하수도, 식료품 등의 예산으로 5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

하면, 10인가구는 상하수도, 식료품 등 개개인이 소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인 가구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물론 10인 가구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점을 반영하더라도 인구수가 몇 배 많다고 예산이 그 배수 

만큼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수가 적은 기초단체나, 그 인구수에 몇 배에 달하는 인근 

기초단체의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 수 또한 단순 인구수의 차이로 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수를 중점으로 두되, 광역단체별 쿼터를 

정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향후 선거구 획정을 위한 준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인구수 증감을 토대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실시했다. 특정 지역이 인구수가 상한을 넘었으며, 또 다른 지역이 

인구 하한을 충족하지 못했음으로 타 지역과 통합해야 한다는 등 현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진행했다.

과거 정부와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한 성과는 벌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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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도시가 생기고,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인구의 

이동이 과거에 비해 훨씬 활발해진 것이 사실이다.

당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23대에는 분구가 될 지역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획정위원회에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함께 차치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준비를 미리 

실시해 차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인계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도 5~6년 

앞을 내다보며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칫 차기 위원회에 대한 월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한 작은 배려라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 정치권과 협업을 통한 법과 제도의 준수

앞서 언급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은 모두 획정위 차원에서 실시하기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

하며, 의지가 있더라도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법의 테두리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봉사이고, 무엇이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법은 새로 제정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통해 필요성을 안내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위원회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진보당 충북도당 의견서

이명주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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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진보당 충북도당 의견서 

이명주 ❙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지역위원장

1. 선거제도가 문제인데, 부차적인 선거구 획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진보당은 스웨덴식 정당명부제(전국비례대표제)를 원함. 현행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혼합형선거제도(지역253 + 비례47)임. OECD국가 37개중 다수가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음. (참조:OECD 선거제도현황: 소선거구제(5), 혼합형(8), 

비례대표제(24)입니다.)

▸2018년도 21대총선에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위성정당’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의원선거를 치렀고, 표의 비례성이 더욱 무너진 결과를 보여줬음.

▸지방선거,대선에서 연승하고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을 위한 생색만 내고, 아무런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개정을 거부하였음.

▸헌법개정에 필요한‘국민투표’무용지물의 8년차 시대를 맞고 있음(2015년 

이후 국회는 국민투표 위헌 법개정을 안하고 책임 방기하고 있음).

▸선거제도개선 정치개혁토론회도 진행하였지만, 합의 하나 없이 무용지물 

되어가는 중임.

  6월 23일 국민의 힘 김기현대표는‘국회의석 30석’을 비례에서 줄이자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원회 권한밖이라도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국회를 비판, 강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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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혁명을 위한 국민투표가 절실하다>

▸ 253석중 수도권 121명(48%) VS 비수도권 132명

지역구 국회의원수 수도권 비수도권 비고
전체 253석 121석(48%) 132석(52%)
인구비율 50.1% 49.9%
면적비율 11.8% 88.2%

▸ 인구격차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대표성이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음.

▸ 충북의 경우 4개 이상 군단위를 묶은 과대 면적 지역구(보은, 옥천, 영동, 괴산) 

20대 총선 때부터 발생했고, 국가 균형발전 대의적 가치와 지역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필요

2. 현행 충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인구수 현황

충청북도는 2010년 기준보다 2023년 현재 3% 약 5만명 가량 인구증가가 

되었음.

(청주시 29.4%, 진천군 34.7%, 증평군 10.3%, 괴산군 1.3%, 음성군 1.2%, 충주시  0.1% 증가

단양군 11.8%, 영동군 10%, 보은군 9%, 옥천군 7.6%, 제천시 3.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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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역구:8곳) 2023년 1월 기준
청주시 상당구 197,181명
청주시 흥덕구 268,001명
청주시 서원구 190,948명
청주시 청원구 193,611명

충주시 208,277명
제천시 130,988명

158,755명
단양군 27,767명
음성군 92,058명

215,467명진천군 86,147명
증평군 37,262명
괴산군 37,055명

162,986명
보은군 31,455명
옥천군 49,520명
영동군 44,956명

3. 문제점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청주시 3년 인구수 변동 추이표>

첫째,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원구와,청원구는 

감소 추세이다. 최근 청주지역 아파트개발현황을 보더라도 상당구 동남, 

방서지역 개발, 흥덕구 강내, 오성, 테크노폴리스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으로 인구는 추후 더 증가할 전망인 반면, 서원구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청주시 흥덕구 인구수가 서원구 대비 77,053명 많다. 

구  분 2020년 1월기준 2023년 1월기준 증감
충  북 1,600,837명 1,594,459명 ▼
청주시 844,993명 849,741명 ▲
상당구 190,034명 197,181명 ▲
서원구 194,720명 190,948명 ▼
흥덕구 265,866명 268,001명 ▲
청원구 194,373명 193,6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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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범위(제25조 제1항 제2호, 인구비례 2:1)

▸ 하한인구수 : 135,521명 ▸상한인구수 : 271,042명

둘째, 지역소멸에 따른 대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충북지역의 경우에는 호남,경남지역과 달리 육지밖에 없어 선거구 획정이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나,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권역이 완전히 다른 군 4곳이 

하나의 선거구인 경우임(괴산지역이 2016년 보은,옥천,영동과 선거구통합된 

사례). 실제, 괴산지역의 생활권은 충주, 음성, 증평지역임.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과 행정단위도 고려해야 함. 인구소멸에 따른 농촌

지역의 복지, 경제활동이 더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대표성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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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더링’이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지칭.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을 말한다.
엘브리지 게리 + 샐러맨더

충북 국회의원선거구(8)
괴산,보은,옥천,영동사례

4. 해결방안

▸ 선거제도개선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국회가 매번 선거구획정을 위한 늦장 논의와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고, 신입 정치인들이 활동이 매우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

하고 있음.

▸ 청주시 흥덕구 인구수 268,001명으로 상한선 271,042명보다 3,041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흥덕구 일부 행정동(강서1, 2동 약 3만명)

을 서원구로 재편하여 ‘표의 등가성’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이 옳다.

▸ 중장기적 대책으로 인구수 절대기준뿐만 아니라 면적과 행정단위를 고려한 

시도별 지역구 의석 배정에 대한 규정 논의가 필요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이 아니더라도, 지역대표성과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견을 국회에 적극 개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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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청주 흥덕구 동별 인구수>



충북의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안

정상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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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안

정상호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1.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성찰과 반성

1) 문제제기

- 『공직선거법』 제24조와 제25조 등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 획정위도 이러한 법정 제출 기한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은 물론이고 지역의 여론 수렴의 절차와 

효과 역시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물론 이번 획정위만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님. 역대 선거구획정위는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넘겨 선거일 전 47일(18대 선거), 44일(19대 선거), 

42일(20대 선거), 36일(21대 선거) 등 우리 선거구 획정은 최근 몇 차례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지체되기가 일쑤였으며 이러한 관행은 몇 해가 

지나도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2)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제도 개선의 건의1)

-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엄수하는 데 실패한 근본 이유는 선거구 획정위 내부 

문제보다는 주로 외부 요인에 기인함. 

- 선거구 획정은 크게 두 단계(작업)로 구분된다. 첫 작업은 전국의 인구조사 후 

정치적 지역 단위별 인구수 변동에 따라 할당 의석수를 재분배(reapportionment)하는 

일이며, 두 번째는 개별 정치적 지역 단위별로 새롭게 할당된 의석수를 바탕으로 

선거구의 경계선을 재획정(re-districting)하는 작업인데, 작업의 1단계인 시도별 

1) 이하의 내용은 이재묵. “선거구 획정, 해(解)를 구하기 힘든 문제.” (20230523)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939190를 참조하였음.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93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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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할당 재분배 작업의 반복적 지체로 인해 2단계 작업(선거 구획 재획정)의 

결과적 지연이 반복적으로 초래되는 것임. 

- 즉, 지역선거구 시·도별 정수 등의 구체적 획정 기준 마련은 선거구 획정의 

전제조건이지만 이러한 획정 기준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연되어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반복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선거구 획정의 반복적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획정위 활동의 사전 전제 조건인 1) 의원정수 및 비례의석 

비중 결정 2) 연동형/병립형 또는 전국 단위/권역 단위 비례의 선거제도 확정 

3) 소선거구 또는 중대선거구 등의 선거구 크기 확정 등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 또는 비례-지역구 의석 비중의 결정 지연으로 

선거구 획정이 지체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아예 명문화하여 획정위의 

지역구 의석 배분이 국회 결정과 상관없이 자체 타임라인에 따라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상황, 즉 개정 선거법의 통과와 그 취지를 

전제로 가장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고자 함.

2. 충북의 현황 

충청북도(지역구 : 8)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청주시청원구선거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 주 시 선 거 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괴 산 군 선 거 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괴산군 일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선 거 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음성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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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선거구별 인구수는 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청주 상당구 19만7천181명, 

서원구 19만948명, 흥덕구 26만8천1명, 청원구 19만3천611명이며, 충주 20만8천

149명, 제천·단양 15만8천401명, 증평·진천·음성 21만5천406명, 보은·옥천·

영동·괴산 16만2천762명임. 

- 인구 상한선을 넘거나 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인구 범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인구범위(제25조제1항제2호, 인구비례 2:1)  하한인구수 : 135,521명 /  

상한인구수 : 271,042명

     평균인구수(전국인구수÷지역선거구수) 203,281명 기준 인구편차 상하 33⅓%

- 또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에서도 충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안): 현행 유지 

- 인구에 따른 표의 등가성도 중요한 선거의 원칙이지만, 단원제인 현재 상황에서는 

지리ㆍ문화적 정체성, 행정의 통합성, 면적과 도민 의견 등도 선거구 획정의 

중요한 요소임. 

- 충북과 강원 등 인구가 작은 광역단체는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를 통한 

유권자의 권익 표출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최소 

의석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특히 충북은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선거구당 평균 선거인 수가 강원과 충남보다 크다는 점에서 현행 의석수를 유

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주장이 아님. 

- 전체 지역구의 증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비례대표의 조정 등 선거제의 기본 

룰의 결정 과정에 맞게 추가 논의가 필요함. 





충청북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지역의견 청취

한형서
중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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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지역의견 청취 

한형서❙ 중원대학교 교수

I.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의 논의 및 기준

- 제22대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개혁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

단체 및 정당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이나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 지역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의 정치권과 지역주민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첨예한 문제로 충북도민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정치인들

에게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선거구획정안의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과 지역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갈등과 이해가 수반하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

하며,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함.

- 선거구의 기준은 인구수에 따라 청주시의 경우 4개 권역(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충주시 전역, 제천시와 단양군, 남부권(영동군/보은군/

옥천군/괴산군), 중부권(음성군/진천군/증평군) 등 총 8개 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음. 

- 특히, 남부권의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반면 중부권의 인구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의 경향이 있음.

- 현재 선거구획정 기준과 결정은 제도적인 명문화와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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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충청북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현황 및 의원수

- 충북에서 선거구획정은 인구대표성과 지리적 요건 및 교통생활권 등의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의 공정한 선거구역 획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의석배분, 선거구제 

등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선거구

획정 및 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 제21대 충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역은 <표 1>에서 보듯이 총 청주(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가 4석, 충주시가 1석, 제천시와 단양군이 1석,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과 괴산군이 1석, 그리고 음성군, 진천군과 증평군이 

1석으로 총 8석으로 확정되어 있음.

- 특히 문제가 된 괴산군은 생활권이 다르고, 지리적 여건 및 교통 등이 다른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등에 포함된 것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음. 

<표 1> 제22대 충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인구 현황(2023.01.31)

 * 제천시(130,628)와 단양군(17,773).

 ** 영동군(44,896), 보은군(31,453), 옥천군(49,452), 괴산군(36,961).

 *** 음성군(92,018), 진천군(86,076), 

- 충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법 개편에 따른 

지역구 8석으로 선거구획정안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충청북도(지역구: 8석)

선거구 분류 인구수 남 여

충청북도/

청주시

1,594,459 810,740 783,719 

849,741 429,438 420,303

청주시 상당구 197,181 97,948 99,233 

청주시 서원구 190,948 95,301 95,647 

청주시 흥덕구 268,001 136,396 131,605 

청주시 청원구 193,611 99,793 93,818 

충주시 208,149 105,466 102,683 

제천시와 단양군* 158,401 79,777 78,624

- 남부권(영동군/보은군/옥천군/괴산군)** 162,762 82,366 80,396

- 중부권(음성군/진천군/증평군)*** 215,406 113,693 1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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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충청북도 행정구역도와 교통·지리·문화적 생활권

- (그림 1)에서 보듯이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은 3개의 시(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와 8개 군(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1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으로 분류된 행정구역을 본다면 남부권 

선거구를 제외한 다른 선거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임. 

- 그러나 남부권(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에서 특히, 괴산군은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 및 생활권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음. 

(그림 1) 충청북도 행정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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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괴산군은 인구수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의한 정치적 결정의 희생양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괴산군은 지리적 여건

이나, 교통 및 문화생활권 등을 고려할 때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으로 

편입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음.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인구수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리적, 교통 

및 문화생활권 등을 반드시 고려해 정치권의 이해관계보다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

VI. 미래 인구변동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

- 최근 통계청 2022“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의하면 장래인구수 변동에 

따른 선거구수 변동 추계를 제시하고 있음(표 2참조).

- 미래 전국의 인구수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전제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5,184만 명에서 2050년 4,73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2> 장래인구추계: 권역별 인구비율

출처: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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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인구비율을 보면 2020년 대비 2050년 영남권 271만명(-21.0%), 수도권 

94만명(-3.6%), 호남권 82만명(-14.3%), 중부권 1만명(-0.2%) 순으로 4개 

권역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수도권 인구는 2020년 2,602만명(총인구의 50.2%)에서 늘어 2035년 

2,641만명(51.9%)을 정점으로 감소, 2050년 2,509만명(53.0%)에 이를 전망

ㅇ 중부권은 2020년 717만명(총인구의 13.8%)에서 계속 증가하다 2038년 

739만명(14.6%)을 정점으로 감소, 2050년 716만명(15.1%)에 이를 전망

ㅇ 반면, 영남권은 2020년 1,290만명(총인구의 24.9%)에서 향후 30년간 271만명 

감소, 호남권도 2020년 575만명(총인구의 11.1%)에서 82만명 감소할 전망

  <표 3> 장래 인구수 변동에 따른 선거구수 변동 추계(인구비례)

  출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연구, 22년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사): 한국선거학회(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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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수도권과 충청 및 강원도 등 중부권에서는 인구비율이 증가하여 

2050년에는 각각 53%와 15.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각각 10.4%와 

2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영남권의 경우 인구비율의 감소규모는 3.4%로 호남권의 0.7%보다 5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표 3>에서 보듯이 2025년 이후 인구감소에 따른 제23대 총선에서 

서울의 경우 인구비율이 기준연도인 2020년 18.6%에서 2025년 17.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 감소율이 0.7%인 것을 감안하면 2개 선거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할 수 있음(자세한 통계수치는 통계청(2022), 장래인구

추계(시도편): 2020~2050년 참조). 

- 그 외에도 대구와 울산에서 2020년 이후의 인구 감소로 선거구 수가 감소

하는 반면, 인천, 경기, 강원에서는 인구수 증가로 선거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할 수 있음.

IV. 충북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문제와 전망

- 충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정치권과 지역민의 관심은 제22대 국회의원의 

출마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고 있음. 

- 충북 제22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에 따라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주민의 갈등 등은 크게 우려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 

- 그러나 남부권의 선거구에 포함된 괴산군의 주민들은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생활권이 다른 권역으로 묶인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음(단지, 하한인구수: 

135,521명; 상한인구수: 271,042), 청주시 청원구 일부지역(랑성면: 2,145), 

미원면: 4,731, 가덕면: 3807)을 남부권으로 흡수해 괴산군이 중부권으로 

편입하는 것을 희망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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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정치권은 과감한 정치적인 결단과 결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숙의하는 정치가 필요하며, 결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리적, 교통 및 문화생활권 등을 반드시 고려해 

정치권의 이해관계보다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

 

2) 2023년 1월말 현재 남부권역에서 괴산군을 제외할 경우, 인구수는 125,801이며 여기에 청주시 상당구 일부지역(랑
성면/미원면/가덕면)의 인구수(10,683)를 남부권에 포함한다면 인구수 136,484명으로 선거구 하안인구수 135,521
명을 약간 넘는 것으로 계산됨. 만약 이러한 결과가 수용된다면 청주시 상당구와 남부권 등 모두가 하안인구수 이
상으로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